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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인도주의 정신 실현

1.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 명확화

1) 현황과 문제점 

Ÿ (철학‧가치 부재)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기반으로 삼을만한 합의된 철학과 가치, 비전

이 없음.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앞두고 「국제개발협력기본

법」이 만들어졌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관련 부처의 이해를 절충하는 수준으

로 제정됨. 그 결과 기본법은 국제개발협력이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를 추구하면서 

이와 동시에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제시함. 

문제는 철학과 가치의 부재가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 증진”이라는 문구를 자

의적으로 해석하고 국제규범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게 한다는 것임. ODA 사업이 한

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거나 특정집단의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

는 것이 대표적 사례임. 

Ÿ (사익이나 특정 이해 실현을 위한 수단화) 최순실 등 비선실세가 개입한 ‘코리아에이

드’와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가 이에 해당함. 박근혜 정부가 새마을운동을 국제개

발협력 모델로 미화‧홍보하고 엄밀한 검증과정 없이 ODA사업으로 무분별하게 확대

한 것이나, 이명박 정부가 자원개발과 대규모 건설수주의 유인책과 보상수단으로 

ODA를 활용한 것도 마찬가지임. 더 이상 ODA가 특정집단의 사익과 정권이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가치, 비

전을 바로 세우고 이와 일관성 있게 하위체계와 전략, 사업을 배치해야 함.

2) 세부추진과제

① 국제개발협력 헌장(Charter) 제정

Ÿ 한국에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철학과 가치, 비전을 담은 헌장이 없음.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제도와 정책의 혁신을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도 한국적 특성이 반영된 

근본 규범인 헌장 제정을 제안함. 

②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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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국제개발협력 헌장(Charter)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 3조(기본정신 

및 목표)를 개정. 

③ 빈곤퇴치와 인권개선,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기본취지를 이행하는 일관된 정책 수립

Ÿ 정권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고 국제개발협력의 목적과 기본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원조체계, 전략, 

사업을 구성하고 실행해야 함. 또한, 이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축해야 함. 

II. 원조 분절화 극복 

2. 유·무상 통합 원조기구 설치

1) 현황과 문제점 

Ÿ (이원화된 추진체계) 한국 ODA 추진체계는 기획재정부에서 관할하는 유상원조와 외

교부에서 관할하는 무상원조로 이원화되어 있음. 분산된 정책결정과 집행체계로 인

해 일관되고 유기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는 

OECD DAC 회원국 중 23개국이 외교부가 전담 및 주도하고, 2개국은 독립부처가 

주관하는 등 특정 부처 및 기관이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체계와 대비됨.

Ÿ (무상원조 분절화) 유·무상 이원화 외에도 여러 정부 부처 및 기관이 우후죽순 실시

하고 있는 무상원조 역시 문제임. 2017년 현재 총 42개 기관(지차체 9개 포함)이 

1,243개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은 22%(2014년)

에서 31%(2017년)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여러 기관이 협의 없이 비슷한 사

업을 각기 추진해 사업이 중복되거나 거래비용이 증가되는 폐해가 발생하고 비효율

적이라는 지적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음. 정부는 2013년부터 무상원조 분절화 개선을 

위해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되어 범정부차원의 효율적인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Ÿ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조정기능 한계) 분산된 ODA 집행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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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정부는 지난 2006년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회를 설치하여 정책 심의·

조정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을 세운바 있음. 그러나 위원회는 예산조정과 배분권

한이 없고 정책 심의·의결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 사실상 원조통합을 위한 조정

기능은 제대로 발현되지 못했다는 것이 지난 10년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임. 

2) 세부추진과제 

① 일원화되고 독립적인 통합원조기구 설치 

Ÿ 유·무상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적인 정책수립 및 사업 시행으로 ODA의 효과

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통합원조기구를 설치해야 함. 

② 각 부처 및 기관들이 실시하는 무상원조 통합

Ÿ 무상원조 분절화 극복을 위해 각 부처 및 기관들이 단독으로 실시하는 무상원조를 

통합원조기구 관할로 통합하고, 개발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평가 후 폐지.

③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권한 강화 

Ÿ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직속위원회로 격상하고 

예산과 배분 권한을 보장해야 함. 

III. 원조의 질적 개선 

3. 무상원조 비율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Ÿ (높은 유상원조, 낮은 무상원조 비율) 우리나라는 부채상환 능력이 취약한 최빈국, 

분쟁국, 취약국에 대해서도 높은 비율의 유상원조(전체지원액의 40% 차지)가 배분되

고 있어 2012년에 실시한 OECD DAC 동료평가에서 이에 대한 신중한 집행을 권

고 받은바 있음. 

Ÿ 정부는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에서 2017년까지 유무상 현행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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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인 40:60 내외를 유지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OECD DAC 회원국의 무상원조 비율

이 평균 90% 이상인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 

2) 세부추진과제

① 무상원조 비율 확대

Ÿ OECD DAC 회원국 무상원조 평균인 90% 수준으로 한국 무상원조를 확대해야 함. 

② 유상원조 집행 신중 

Ÿ 정부는 협력대상국의 부채 규모와 정치적 의지, 사회·경제적 여건 및 개발수요에 따

라 유상원조를 신중히 집행하도록 해야 함. 

4. 비구속성 원조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Ÿ (높은 구속성 원조 비율) 국제사회는 공여국이 자국의 수출을 촉진시키고 경제적 이

익을 얻기 위해 자국 물품 및 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제공하는 원조 즉 ‘구속성 원

조’가 협력대상국의 경제발전을 저해 시키고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우려를 표해 왔음. 

이에 2005년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에서 각국은 원조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양

자간 구속성 원조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것을 약속하였음. 이러한 맥락에

서 OECD DAC는 회원국에게 비구속성 원조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2014

년 기준 회원국의 평균 비구속성 원조 비율은 84.9%임. 

Ÿ 한국정부는 지난 2012년 실시한 OECD DAC 동료평가(Peer Review)에서 2015년까지 

어떠한 조건도 없는 원조의 비율을 양자원조 전체의 75%까지 늘리기 위한 ‘비구속화 

이행 로드맵’을 수립하라고 권고 받은바 있음. 정부는 「ODA선진화방안(2010)」에서 

2015년까지 양자원조의 75%까지 비구속화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최근 비구속성 

비율은 62.3%(2014년 기준)에서 55.6%(2015년 기준)로 오히려 감소하였음.  

Ÿ 특히 유상원조는 무상원조에 비해 비구속성 비율이 훨씬 낮음. 2015년 기준 무상원

조의 82.3%가 비구속성으로 제공된 반면 유상원조의 44.2%만이 비구속성으로 제공

됨. 유상원조의 컨설턴트 제도 등은 사실상 공여국의 서비스와 자재를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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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추진과제

① 비구속성 원조 확대를 위한 로드맵 제시 

Ÿ 국제사회 권고안과 OECD DAC 회원국 평균 수준을 반영하여 비구속성 원조를 

85%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이를 차기 정부 기간 내 이행할 수 있도

록 로드맵을 마련해야 함.

② 유상원조 비구속화 이행 방안 수립

원조를 구속성으로 제공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 현행 유상원조 사업 수행 체계

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년 이내 비구속화 비율을 85%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유상원조 비구속화 이행 방안을 수립해야 함. 

5. 인도적 지원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Ÿ (협소한 인도적 지원 범위)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제 2조에 따르면 ‘해외재난’

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천재지변·대형사고 그 밖의 재해로 규정하고 ‘해외

긴급구호’를 재난 피해의 감소·복구 또는 인명구조 및 의료구호 등의 활동으로 정의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분쟁과 같은 인적재난, 취약국의 만성적재난 등에 대한 인도

적 지원을 포함하는 국제사회의 접근에 비해 그 범위가 매우 협소함. 

Ÿ (낮은 수준의 인도적 지원 규모)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임. 

2015년 현재 OECD DAC 회원국 평균은 전체 ODA 대비 10.3%인 반면 우리나라

는 2.5%에 불과함. 반면 국제사회 내 인도적 위기의 지속 심화 및 이로 인한 지원 

요청은 확대되고 있음. 분쟁의 장기화로 2차 대전 이래 최악의 난민문제가 발생하고 

기후변화, 에볼라, 지카바이러스 등 새로운 형태의 인도적 위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

고 있음. 이에 2016년 유엔은 국제사회에 역대 최대 규모인 200억불 이상의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바 있음. 

Ÿ 정부는 2015년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전략」을 수립하며 인도적 지원 총액을 6%

까지 증대하기로 결정함. 그러나 그에 따른 연도별, 분야별 증액 목표 및 세부이행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지는 못했음. 2017년 인도적 지원 예산

은 전년대비 약 7% 증가한 847억 7,600만원2)으로 증대되었으나 증액된 예산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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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에 맞게 집행하고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성과지표는 부재한 

상황임. 인도적 지원 예산을 불용·전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2013년, 2014년 결산 심

의 시 인도적 지원 예산의 불용과 전용이 지적된 바 있음. 

Ÿ (제한된 민관협력) 정부는 지난 2012년 해외재난대응에 대한 민간의 역할 증대에 따

라 긴급구호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인도적 지원 분야에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거버

넌스를 구축하였음. 그러나 인도적 지원 정책 및 전략 수립 과정에서 원활한 협의나 

참여가 보장되지 못했으며 2017년 긴급구호 민관파트너십 구축 예산은 31억으로 전

체 인도적지원 예산의 3.6%에 불과함. 

2) 세부추진과제

①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 개정 

Ÿ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분쟁, 내전과 같은 인위적인 재난, 난민·이주와 같

은 복합적 재난, 취약국가의 만성적 재난 등을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함. 

② 재난 및 분쟁 예방과 평화구축을 포함하는 포괄적 인도적 지원 정책 수립

Ÿ 포괄적 인도적 지원의 정의와 목적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실행 계획이 포함

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해야 함. 현재 정부는 인도적 지원의 범주를 ‘자연재해 또는 분

쟁 피해자들을 돕고 그들의 기본적 필요와 권리를 충족’시키는 단기적이고 일회성의 

긴급구호 활동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 위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

데 인도적 지원의 범주를 재난 및 분쟁 예방과 평화구축까지 포괄하여 확대해야 함. 

Ÿ 인도적 지원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책무성 증진을 위한 방안을 포함해야 함. 

③ 인도적 지원 확대 중장기 로드맵 마련

Ÿ 인도적 지원 예산을 전체 ODA의 6%까지 확대하기 위한 연차별, 분야별 증액 목표, 

세부이행방안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함. 

④ 민관공조 강화 방안 마련

Ÿ 인도적 지원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특히 재

2) 외교부 ‘인도적지원사업(ODA)’ 사업 내역 중 민관협력사업은 2017년부터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음. 

2016년 인도적지원사업(ODA) 예산 795억 중 320억원은 민관협력사업 예산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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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현장에서 민관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IV. 투명성·책무성 제고

6.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 

1) 현황과 문제점 

Ÿ (낮은 정보 공개율) 국제원조투명성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투

명성지수는 전 세계 46개 기관 중 41위로 ‘하위’그룹에 속함.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

대되고 있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투명성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정부

의 제도 개선 노력은 미흡한 상황임. 

Ÿ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방침을 확정하고 

2016년 8월 IATI 정보공개 항목 39개 중 13개 필수항목을 공개함. 그러나 이는 시

행기관 및 사업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에 불과함. 기관명, 사업명, 사업현황 및 날짜, 

협력대상국명, 사업분야 등 사업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이 포함 될 뿐, ODA 

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예산, 집행계획, 사업

결과, 구속성원조(조건부원조) 현황 등의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됨. 

Ÿ ODA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여국 및 협력대상국 모두에게 중요한 일임. 유사사업

을 중복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은지, 계획대로 실제 사업이 수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

도록 해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기초가 됨. 또한 공여국 내 ODA에 대

한 지지와 공감대를 확산하는데도 정보공개는 중요함. 협력대상국 역시 자국에 유입

되는 전체 ODA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주체적으로 국가 정책을 수립할 수 있

음. 현재 공개한 기초적인 정보만으로 원조 지원현황을 비교, 감시하는 데에 한계가 

따르며 협력대상국에서도 자국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활용하기 어려움.

2) 세부추진과제

① 원조투명성 증진을 위해 정보공개 범위 및 주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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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무상원조사업 관련 정보를 세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수준(IATI 정보공개 기준 38개 항목)으로 공개항목 범위를 확대해야 함. 

Ÿ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외에 ODA를 시행하고 있는 중앙‧지방행정기관 및 산하

기관까지 공개 주체를 확대해야 함. 

② 정보가용성과 정보접근성 증진 

Ÿ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정보공개

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해야 함. 

7. 기업의 대외원조 참여확대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Ÿ (기업참여 확대에 걸맞은 관리감독 제도 미비)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정부의 권장 하

에 민관협력형식(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의 대외원조사업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임. 한국 정부도 2011년부터 민관협력 확대를 위해 기업의 해외진출 규제를 완

화하는 등 호혜적 조건을 마련하고 있음. 

Ÿ 그러나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채 수익에만 몰두하여 사업

을 추진할 경우, 협력대상국의 빈곤을 해소하고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개발협력 사업 

취지를 오히려 해칠 수 있음. 또한 지역사회의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삶에 해를 

끼칠 수도 있음. 지역주민의 강제이주, 노동자 임금체불, 환경파괴 등의 문제로 일부 

한국기업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음.

Ÿ 국제사회는 개발원조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세이프가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한국 정부 

역시 유상원조 지원을 통한 기업의 개발협력 참여를 장려해왔으나 규제와 감독은 미

흡하고 환경, 인권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수출입은행 대

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는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세이프가드’를 수

립하였지만 일부 사업에 한해서 시범 적용하고 있고 기업들이 개발원조 사업에서 이

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의무는 협력대상국에 전가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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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추진과제

① 환경·인권 세이프가드 전면 시행 

Ÿ 대규모 개발원조 사업이 시행되는 국가의 주변 환경 및 주민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사업 발주기업이 지켜야하는 세이프가드를 공식화하고 이를 도

입해야 함. 

Ÿ 협력대상국 주민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이

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로서 세이프가드를 전면 도입되어야 함. 또

한 공여국인 한국 정부가 세이프가드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해야 함. 

8. 치안·군사협력 수단으로 오용되는 원조 근절

1) 현황과 문제점

Ÿ (인권기준에 맞지 않는 ODA) 한국 정부는 ‘안보체계개혁’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협

력국에 경찰훈련과 경찰장비 등을 지원하는 원조를 제공하고 있음. 최근 경찰청과 

함께 진행하는 ‘치안한류’가 그 일례임. 주로 시위진압을 위한 치안기법전수를 내용

으로 하고 있으며, 살수차와 시위진압장비 수출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음. 문제는 치

안한류가 제공하는 교육이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인권기준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다

는 우려가 있다는 것임. 

Ÿ 한국 경찰의 무분별한 시위진압으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다수임. 지난 

2015년 11월 14일 故 백남기 농민은 집회 중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쓰러져 결국 

생명을 잃었음. 이보다 앞서 용산 철거주민,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강제진압 역

시 많은 피해자를 낳았음. 유엔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지속해서 후퇴되고 있으며 경찰의 물대포 

사용과 차벽설치도 매우 우려스럽다는 견해를 표명함.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치

안 한류’라는 명목으로 한국 경찰로부터 치안 기법을 전수 받은 협력대상국의 경찰

이 협력대상국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 보장하기 어려움. 

Ÿ 군에 의한 원조 제공도 우려스러움. 한국군은 파병을 통해 재건사업과 긴급구호에 

적극 참여해 왔음. 그러나 분쟁국에 지원하는 원조의 상당부분이 재건지원이 아닌 

파병부대 주둔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일례로 2010년 아프간 ODA 예산의 80%이

상이 군부대 건설에 사용됨. 또한, 한국군의 아프간 지역재건 사업이 얼마나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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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는지 제대로 된 평가조차 이뤄지지 않았음. 국제NGO들과 유엔 관계자들은 “군

이 주도하는 한 PRT는 근본적으로 개발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음. 

Ÿ 그럼에도 한국군은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을 보다 상시적으로 보내기 위한 시도를 지

속하고 있음. 지난해 정부는 19대 국회에서 수많은 논란 끝에 결국 폐기되었던 「국

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과 동일한 법안을 또다시 

발의하였음. 이 법안은 해외 재난 발생 시 정부 각 부처가 협업하여 파견하는 해외긴

급구호대와는 별도로 국군 파병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임. 

Ÿ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OCHA)은 ‘재난구호 시 외국군 등의 이용에 관한 가이드

라인’(소위 오슬로 협약)을 통해 군의 해외 긴급구호나 재난지원 활동은 인도적 지원

의 목적과 효과성,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라도 단기간 내에, 보조적인 조치로서 반드시 ‘최후의 수단’으로만 강구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2) 세부추진과제

① 원조 취지에 맞지 않는 치안·군사협력 ODA 사업 중단

Ÿ 협력국과 해당 지역의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안보체

계개혁 등의 거버넌스 분야 ODA 지원의 경우 정책 수립과정부터 시민사회와 관련 

민간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 ‘치안한류’ ODA 사업을 포함해 이미 진행 중

인 사업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ODA 기본취지에 반하는 

원조는 내용을 변경 또는 중단해야 함.

 

②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제정 시도 중단

Ÿ 국제사회의 우려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군의 해외 재난구호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해

외파병법 제정시도를 중단해야 함. 

Ÿ 필리핀 태풍피해 지역 파병, 아프간 PRT를 위한 파병 등 군의 재난구호 활동에 대

해 시민사회 및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 평가를 실시해야 함. 



한국 ODA 발전을 위한 제19대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15

V. 국제개발협력 파트너로서 시민사회 역할 확대

9. 시민사회 참여 확대 및 민관협력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Ÿ (형식적, 제한적 참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민간단체의 역할은 점점 확대되는 추

세임. 2015년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을 중시하여 주요 목표로 수립하였고, 한국 정부도「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16-2020)」에서 시민단체를 실질적인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상호보완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Ÿ 그러나 정부의 태도나 조치들은 시민사회를 파트너로 인정한다고 보기 어려움. 국제

개발협력 정책의 골격이 되는 2차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정부는 시민사회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보장함. 주요 국제개발협력 정책

을 심의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역시 약간 명의 민간위원 참여만 

보장할 뿐 구조적으로 의견 반영에 제약이 커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함. 이는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권고한 아크라선언에 부합

하지 않는 것임. 

Ÿ 정부출연금 형태로 집행되던 민관협력 사업 예산을 2016년부터 외교부 민간경상보조

금으로 전환한 것도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제한함. 장기계획이 필요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경우 1년 단위로 운영되고 집행을 엄격히 통제하는 보조금으로는 다년도 사

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결과적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업

에만 매달리게 됨으로써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와 지속성이 약화될 수 있음. 시민사회

를 건강한 파트너십 관계가 아닌 관리감독 강화의 대상, 보조금 수혜자 정도로 여겨

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확대’라는 국제사회와의 약

속 이행에 걸림돌이 될 것이 자명함. 

2) 세부추진과제

① ODA 정책 수립 및 평가과정에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Ÿ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립, 실행, 평가의 전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 주체로서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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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 

Ÿ 민간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 결과가 향후 

정책 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② 정부-시민사회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Ÿ 개발도상국 시민사회 육성을 위해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정책 및 전략을 수

립하도록 함. 또한 ODA 민관정책 협의회 정례화를 통해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함. 

③ 민관협력 예산 확대

Ÿ 2017년 현재 민관협력 예산은 약 664억원으로 전체 ODA 예산의 약 3.1%에 불과

함. 이미 2011년 DAC 회원국들이 평균 14.4% 가량의 ODA 예산을 민관협력 사업

에 할애한 것과 대조됨. 민관협력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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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한국 개발협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문재인 후보의 구상)

정해문� /�문재인�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측

I. 개발협력 정책을 우리 외교의 대표 브랜드로 발전시켜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

가 있습니다.

Ÿ 외교활동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대외개발협력을 더 정교하고 세련되게 가다듬어 더불

어  잘 사는 지구촌 가꾸기에 실질적 도움을 주도록 운용하고 이를 통해 인류의 삶

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함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습니다.

Ÿ 우리의 독특한 경제개발 모델을 국제사회에 전수하고 국제사회의 공공선 증진에 기

여토록 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고양하고 국격을 높이며 소프트 파워를 증

진하는데 활용합니다. 또한 우리의 개발협력이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현

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운용되도록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면

서 책임 있는 역할을 계속 수행해나가고자 합니다.

Ÿ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이래 대외원조를 

꾸준히 늘려 왔으며 2020년까지 국가총소득(GNI) 대비 0.2%, 2030년까지 0.3% 수

준으로 원조비율을 점차 높여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범위

에서 단기적으로는 수원국에 맞춤형 개발 사업을 제공함으로써 원조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중기적으로는 유·무상 원조를 통합하는 원조관리체계 구축을 검토해 나갈 필요

가 있겠습니다.

Ÿ 현재 국제사회 추세에 비추어 우리의 ODA를 추가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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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충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은 분절화 극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상원조 보다는 

무상원조가 세계적 추세이며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가운데 우리를 제

외한 나라들은 무상원조 위주로 원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ODA 시

스템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Ÿ 대외원조 규모를 늘리는 것과 병행하여, KOICA(한국국제협력단)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년해외봉사단(World Friends Korea) 파견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들의 따뜻한 손길이 지구촌 형제.자매들의 

가슴을 적시고 우리 원조의 품격을 한국인의 혼이 담긴 소중한 선물로 승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

다. 이들은 개발협력 분야에서 쌓아올린 경험을 바탕으로 이 분야의 최고 실전 베테

랑이 되어 후일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할 인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Ÿ 인도적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예방적.선도적 기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희생을 치루어 이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6천만명 이상의 강제난민(forced displacement) 

발생으로 국제사회에서 대응에 부심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우리가 이런 초미의 국

제적 관심사에 좀 더 선도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후 지원도 중요하지

만 사전에 peace keeping과 같은 활동에 참여하면 그 파급 효과는 더 크다 하겠습니

다. 필리핀의 재해 관련 정부 인사 국내 초청 연수 및 예방 인프라 설치 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Ÿ 앞으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분야 논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창의적이고 혁신적 

아이디어로 담론을 주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2010년 G20 

의장국으로서 서울개발어젠다를 도출해 내어 개발을 G20 중심 의재로 끌어 올렸고 

2011년에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주최하여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을 원조 효

과성에서 개발 효과성으로 바꾸는 한편 신흥국, 민간 기업, 시민사회 등이 함께 참여

하는 포괄적 개발협력파트너쉽을 구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새로운 방향을 논의하는데 중추적 역

할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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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유엔 중점협력 대상 국제기구 – UNDP, WFP, UNICEF, WHO, UNHCR, ICRC-

와의 협력도 꾸준히 다지겠습니다. 개발을 지원하는 다자협력은 양자협력과 함께 개

발협력의 주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다자협력을 통해 주요 국제개발 의제 

및 규범 설정에 참여함으로서 정부간 양자협력과는 다른 공감대를 형성하고 영향력

을 확보할 수 있으며 다자기구의 분야별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개별 공여국

이 지원하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Ÿ 불과 반세기만에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유일한 나라, 원조의 덫에서 벗어

나  개발에 성공한 대한민국만큼 개도국에 희망과 영감을 주는 나라는 이 세상에 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미국의 개발경제학자 Jeffrey Sachs 같은 전문가들이 

공적개발원조의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부를만큼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 소중한 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창의적 노력을 소홀히 해왔습니다. 이제는 

이 분야에서 우리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부가가치가 무엇인지, 그러한 가치를 창출

해 내기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 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개발

원조의 역사와 경험이 일천한 우리나라가 원조 규모로 선진국들과 경쟁하기는 어렵

습니다. 우리의 독특한 개발 경험을 토대로 우리만이 제공할 수 있는 개발협력 모델

을 만들어 양보다는 질로 차별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Ÿ 우리의 개발협력도 받는 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정성이 담긴 것이

어야 합니다. 그들이 빈곤에서 탈피하여 홀로 서는데 장애요소가 무엇인지 그들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며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도와주어야 합니

다. 성공담뿐만  아니라 실패담도 공유하며 우리가 겪은 정책적 실패나 오류를 그들

이 되풀이 하지 않도록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개도국의 아픔과 고통을 경험

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해결방안을 찾는데 있어서도 선진국보다 더 나은 파트너

가 될 수 있습니다. 소위 ‘고기 잡는 법’을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손으로 주는 겸손한 원조, 그리고 이태석 신부가 한센인들에게 신겨 주었던 ‘세상에

서 단 하나뿐인 샌들’과 같은 따뜻한 사랑이 담긴 맞춤형 원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개발협력이 지향해야 할 모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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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제안 국제개발협력(ODA) 분야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

1. 인도주의 정신 실현 :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의 명확화

Ÿ 빈곤퇴치와 인권개선, 인도주의 실현 공감. 그런 방향으로 가야함

Ÿ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인도주의 정신 부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Ÿ 국익과 대외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발협력외교로 추진됨이 적절함

 - 우리 ODA 정책과 집행은 대외전략 및 외교정책과의 연계성 미흡  

 - 다른 공여국들 모두 외교정책의 tool로서 활용 추세

2. 원조 분절화 극복

Ÿ 유무상 원조 통합 : 중기적 과제로 검토

 - 사후 관리 부실한 소규모 지자체 추진 사업 등은 퇴출 검토

3. 원조의 질적 개선

Ÿ 무상원조 비율 확대 : 공감. 그런 방향으로 가야함

Ÿ 비구속성 원조 확대 : 옳은 방향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함. 좀 더 빨리 할 수 있

도록 적극 검토 예정

Ÿ 인도적 지원 확대 : 공감. 금년 예산작년 대비 80% 이상 증액. 책임 있는 중견국으

로서 더 큰 책임 수행 필요. 인도적 위기 대응 관련 사후적뿐만 아니 라 예방적 수

요 증가 대비 필요성 대두

4. 투명성•책무성 제고

Ÿ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 : 전적으로 공감. 그런 방향으로 가야함 (실제 그렇게 하고

있음)

Ÿ 기업의 대외원조 참여 확대에 따른 관리. 감독 강화 : 바람직함. 수출입은행지사 없

는 나라 사후 관리 어려움 노정방안 강구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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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치안•군사협력 수단으로 오용되는 원조 근절 

 - mainstream case 아님. 수원국의 강력한 요청과 희망 및 양자 관계 고려 아주 제한으

로 제공함. 필리핀과의 치안협력 프로그램에 따라 우리 경찰청에서 필리핀 경찰 공무

원에게 범죄자 지문인식기법 등 IT 전수(한국인 대상 범죄 빈발 상황 대처 필요성)

Ÿ ‘국군 해외 재난구호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제정 문제 : 국익 관점에서 검토 필요

5. 국제개발협력 파트너로서 시민사회 역할 확대

Ÿ 시민사회 참여 확대 및 민관협력 강화 : 정부가 하는 일에 비판과 감시 순기능 필요.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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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제 2

정의당 심상정후보

 국제개발협력분야 토론문

손종필� /�심상정�정의당�대선후보�측

1. 기간 사업에 대한 평가

1)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ODA 예산

Ÿ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지원예산은 1,915.4백만 달러로 GNI 대비 

0.139%에 머무르고 있어 UN 권고수준인 GNI 대비 0.7%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입

니다. 이렇게 작은 지원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2020년

까지 0.2%를 달성하겠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 ODA 1,173.8 1,324.6 1,579.5 1,755.4 1,856.7 1,915.4

양자간 원조 900.6 989.6 1,183.2 1,309.6 1,395.8 1,531.1

(비중, %) (77) (75) (74) (75) (75) (80)

무상원조 573.9 575.0 714.9 809.0 883.7 968.8

(비중, %) (64) (58) (60) (62) (63) (63)

유상원조 326.7 414.6 468.3 500.6 512.1 562.4

(비중, %) (36) (42) (40) (38) (37) (37)

다자간 원조  273.2 335.0 414.3 445.8 461.0 384.3

(비중, %) (23) (25) (26) (25) (25) (20)

ODA/GNI 0.12 0.12 0.14 0.13 0.13 0.14

<표 1> 연도별 ODA 지원 예산

(단위: 순지출, US백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재정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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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OECD DAC 평균이 0.32%인데 우리나라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무를 다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Australia 0.344 0.361 0.331 0.314 0.291 0.250

Austria 0.267 0.280 0.274 0.284 0.354 0.407

Belgium 0.536 0.475 0.453 0.463 0.416 0.493

Canada 0.320 0.316 0.275 0.241 0.280 0.263

Czech Republic 0.125 0.121 0.114 0.112 0.118 0.143

Denmark 0.852 0.830 0.852 0.856 0.847 0.753

Estonia 0.115 0.106 0.127 0.145 0.154 0.190

Finland 0.531 0.534 0.535 0.594 0.550 0.442

France 0.460 0.453 0.406 0.368 0.368 0.380

Germany 0.387 0.372 0.381 0.419 0.523 0.698

Greece 0.147 0.131 0.099 0.105 0.122 0.136

Hungary 0.108 0.099 0.103 0.109 0.134 0.130

Iceland 0.199 0.203 0.228 0.221 0.240 0.249

Ireland 0.512 0.470 0.462 0.375 0.318 0.332

Israel 0.087 0.073 0.071 0.067 0.068 0.070

Italy 0.198 0.137 0.167 0.187 0.221 0.262

Japan 0.182 0.173 0.225 0.198 0.202 0.203

Korea 0.119 0.141 0.134 0.131 0.138 0.139

Latvia 0.068 0.075 0.076 0.080 0.086 0.100

Luxembourg 0.973 1.004 1.002 1.064 0.952 1.004

Netherlands 0.753 0.710 0.669 0.635 0.749 0.654

New Zealand 0.276 0.277 0.262 0.269 0.265 0.250

Norway 0.964 0.929 1.075 1.000 1.046 1.114

Poland 0.084 0.090 0.096 0.086 0.096 0.134

Portugal 0.309 0.281 0.227 0.190 0.158 0.170

Slovak Republic 0.091 0.089 0.093 0.086 0.101 0.122

Slovenia 0.129 0.130 0.130 0.125 0.149 0.183

Spain 0.286 0.156 0.174 0.134 0.117 0.332

Sweden 1.019 0.974 1.014 1.094 1.405 0.937

Switzerland 0.458 0.468 0.459 0.505 0.514 0.536

Turkey 0.165 0.322 0.403 0.449 0.501 0.790

United Kingdom 0.562 0.562 0.705 0.702 0.704 0.696

USA 0.204 0.186 0.182 0.186 0.168 0.181

DAC 평균 0.31 0.28 0.3 0.3 0.3 0.32

< 표 2 > OECD 국가별 GNI대비 ODA 지출 비중

(단위: %)

 출처: OEC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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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상원조 비중의 과다

Ÿ 위 <표 1>을 참조하면, 무상원조의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968.8백만 달러이고, 유

상원조는 562.4백만 달러로 무상원조의 비중이 63%이고, 유상원조의 비중은 37%입

니다.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참가국의 무상원조 평균인 90%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무상원조의 낮은 비율은 국제적인 추세에서도 벗어나는 것으

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등을 감안하였을 때 국제적 위치에 걸맞지 않은 부분입니다. 

3) 새마을ODA 등 낡은 발전모델 중심의 ODA

Ÿ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분야 정책은 낡은 개발독재시대의 유물인 새마을 사업

의 해외 진출이라는 미명하에 새마을 ODA와 한국형 ODA 등에 집중하고 있음. 한

국의 특수하고 특별한 상황과 독재통치를 통해 쌓아올린 경제 발전의 방식을 제3세계

에 이식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 민주주의 발전을 도외시하는 것이다. 

4) 구속성 원조의 높은 비율

Ÿ 우리나라의 ODA 정책의 내용적 문제점은 자원개발이나 기업의 해외진출 등에 활용

하는 경제적 이익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협력대상국의 복지증진과 

경제발전을 통한 원조효과성 증진이라는 국제규범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Ÿ 우리나라의 구속성 원조의 비중은 37.1%로 DAC 평균인 14.1%보다 23%나 높은 비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의 추이에서는 그 비율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추이

를 보이고 있어 긍정적인 지점이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을 낮추어야 하는 과제를 안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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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DAC평균 15.4 16.8 16.8 16.2 15.0 14.1

호주  9.2 -  0.0  0.0  0.0  1.4

오스트리아 44.8 32.3 48.0 52.2 42.4 34.3

벨기에  4.5  6.9  4.2  4.7  3.3  5.0

캐나다  1.7  0.8  0.8  0.0  0.0  0.0

체코 - - - 34.6 63.1 53.1

덴마크  3.4  6.5  2.6  3.9  3.4  4.2

핀란드 9.7 15.7 15.5  3.5 15.0  8.7

프랑스 10.5  3.3  1.0  2.7 -  7.9

독일  2.9  4.0  7.1  1.9  2.5  3.0

그리스 50.1 37.8 52.1 53.3 16.3  0.0

아이슬랜드 - - -  0.0  0.0  0.0

아일랜드  0.0  0.0  0.0  0.0  0.0  0.0

이탈리아 43.2 40.5 40.9 15.7  7.1  2.5

일본  5.2  2.9  4.8 14.0  9.9  5.0

한국 51.6 64.3 48.9 44.6 37.5 37.1

룩셈부르크  0.0  1.0  1.1  1.3  1.2  1.3

네덜란드 19.2  6.8 17.3  1.8  0.0  1.4

뉴질랜드  9.9 10.6  6.6  1.7  1.8  1.9

노르웨이  0.0  0.0  0.0  0.0  0.0  0.0

폴란드 - - - -  0.0 91.4

포르투갈 71.9 67.1 88.0 89.8 85.0 80.9

스페인 19.7  7.3  4.3 16.6 10.4 -

스웨덴  0.1  0.0  0.2  0.7  1.1  3.7

스위스  0.8 26.0  1.9  2.2  1.5  1.4

영국  0.0  0.0  0.2  0.0  0.0  0.0

미국 30.2 39.8 36.9 38.9 34.4 35.8

<표 13> DAC의 구속성 원조 현황(약정기준)

(단위: %)

주: 부분구속성은 제외

출처: 국무조정실, ‘2016 숫자로 보는 ODA’

2. 심상정 후보의 국제협력개발 분야 약속

Ÿ 보편적 인류애에 기초한 ‘빈곤퇴치’와 ‘인권증진’을 국제협력개발 분야의 중요한 가치

로 실현하기 위해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이에 걸맞은 정책을 공약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아래의 내용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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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DA 규모의 확대와 함께 ‘포괄적 발전’을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Ÿ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향상이라는 혜택을 받은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은 신의의 원칙에 따라 매우 당연한 것입

니다. 그러나 단순히 원조의 개념이 아니라 협상대상국의 현실에 맞는 그리고 경제적 

발전만이 아니라 포괄적 발전의 관점에서 접근 하도록 할 것입니다. 

2) 무상원조의 비율 확대, 구속성 원조 감축 등 질적인 개선을 이루겠습니다.

Ÿ 우리나라 ODA의 특징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디딤돌로서 여기

거나 구속성 사업을 통한 해외 시장 개척 등 ODA의 근본 취지에서 벗어나 있습니

다. 또한, 원조의 내용 또한 유상원조의 비중이 높고 구속성 원조의 비중도 높아 질적

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새마을ODA 등 개발시대의 모델 전파를 중단하겠습니다.

Ÿ 국가동원체계를 활용하고 인권과 노동을 담보로 성장한 모델을 성공적인 모델처럼 제

3세계에 확산시키는 것은 국제협력개발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세계적 차

원의 가치에 역행하는 모습입니다. 

4) ‘빈곤 퇴치’와 ‘지속 가능한 개발’의 방향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전면 

개정

Ÿ 비구속성 원조 명문화, 이권 중심 ODA 근절 등으로 국제협력개발의 취지에 걸맞은 

방식으로 방향을 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지원 중심의 지원이 아닌 ‘절대적 빈곤

의 퇴치’과 ‘지속 가능한 개발’, 그리고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발전’을 지향하는 방향

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

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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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대 대선 국제개발협력(ODA)분야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

Ÿ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에서 제안한 5개 부문과 9개의 세부사항에 대해 정의당 심상

정 후보는 적극적인 지지를 보냄과 함께 정책 수립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Ÿ 원조의 방식과 질적 개선에 대한(△유‧무상 통합 원조기구 설치, △무상원조 비율 확

대, △비구속성 원조 확대, △인도적 지원 확대) 부분은 정의당 심상정후보의 공약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으로 최우선적으로 기구의 체계를 바꾸고 원조의 내용을 변경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Ÿ 제도 운용의 개선을 통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문제는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

적 신뢰를 높이는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ODA 사업

에 대한 신뢰성이 하락한 만큼 다양한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책임성을 강화하

도록 하고, 대상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Ÿ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 인도주의 정신을 실현하는 문제는 정부기구만이 아닌 시민사회

와의 협력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국에 대한 시혜적 관

점이 아닌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이러한 정신을 「국제개발

협력기본법」에 담도록 할 것입니다. 

Ÿ 끝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제출된 의견이나 내용들을 잘 참고하여 이후 정의당의  국제

개발협력 분야 주요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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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제 2

국민의당 국제개발협력(ODA) 분야 정책과제

박채순� /�안철수�국민의당�대선후보�측

1. KoFID의 ODA 분야 정책과제 제안에 대한 평

Ÿ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이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서 “제19대 대선 국제

개발협력(ODA) 분야 정책과제 제안”을 통하여 이제까지 한국 정부의 ODA 분야의 전

반적인 문제 제기와 신정부에 대한 정책 제안은 매우 의미 있고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Ÿ 단, KoFID의 이 문제에 대한 분석과 평가 그리고 정책 제안이 2010년부터 집권한 이

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특별한 상황에서 이행되었다는 점을 간과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Ÿ 이명박 정부는 ODA 사업을 자원외교 정책의 보조 사업 정도로 치부하였고, 무상원

조를 취급하는 KOICA의 집행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구성되었음을 부정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도 관련이 있다는 

의구심과 협력대상국의 실정에 어울리지 않는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운동과 

연계한 것 또한 적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울러 두 정부 공히 치안·군사협력 수단

으로 오용되는 원조가 있었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Ÿ 그러나 KoFID가 제시한 인도주의 정신 실현, 원조 분절화 극복, 원조의 질적 개선, 

특히 투명성 제고와 시민사회 참여 확대 및 민관협력 강화 등 대부분의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 당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Ÿ 아래에서 국민의당의 정책 목표와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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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의당 ODA 정책 목표와 제안

첫째, 세계 평화와 번영의 글로벌 외교 일환으로 개발협력 추진

Ÿ 우리 국민의당은 당의 강령 전문에 “민주국가, 복지국가, 평화국가, 문화국가로서 평

화적 통일을 이룸은 물론 세계평화와 인류의 문명발전에 이바지하여 세계사의 주역”

으로 거듭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국민의당의 강령 목표 달성을 위

한 글로벌 외교의 일환으로 집권 후에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할 것입니다. 

Ÿ 현재까지 정부에서 운영했던 제도에서 무상원조의 여러 곳 분산은 각 정부부처 이기

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상원조가 부처 이기주의로 분절

화되었다는 점에 동의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임이 틀림없다고 봅니다. 유상과 

무상의 분절화의 문제는 유상은 기재부가 총괄하고, 기재부의 공룡화로 예산의 독점

화 등으로 전체 개발협력 추진체계에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교부와 

기재부를 조정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더 강

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Ÿ DAC가 ‘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 (PCD: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에 초

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이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유·무상  통합 운영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도 진단합니다.

Ÿ 국민의당 정부에서는 분산 운영의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1)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2) 각 부처의 평가체계 제도화, (3) 평가결과의 선 순환구조 구축 및 (4) 개발평가지

식관리체계 구축 등을 강구하고자 하나, 먼저 적절하고 공정한 통합 인사로 부처 이

기주의를 없애야 한다고 믿습니다.

둘째, 협력대상국에서 공여국의 위상에 맞는 국제개발협력 강화

Ÿ 한국은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 세계 선진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던 수혜국이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실현과 경제 성장 및 발

전으로 세계의 이목을 받는 모범 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Ÿ 대한민국은 국제개발협력기구의 협력대상국에서 짧은 기간 안에 공여국의 지위에 오

른 드문 사례이고, 국민의당은 국제개발협력에서 점차 국제 기준에 걸맞게 다양한 분

야에서 국제개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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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한국의 제4차 혁명과 개도국에 맞는 기술과 협력으로 공동 발전 추구 

Ÿ 우리 국민의당은 제4차 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제4차 혁명을 통해서 국가 발전을 이

룰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제4차 혁명의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과 경제 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했어도 개도국 및 빈곤국가에서 제4차 혁명은 다소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은 한국의 제4차 혁명과 개도국에 맞는 적정기술을 

중심으로 한국과 협력대상국 간 상호 공동 발전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넷째, ODA 사업의 비민주적, 권위주의적 운영에 원인을 둔 부정부패 척결과 투

명성·책무성 제고 

Ÿ 정부 정책의 모든 분야가 예외일 수 없지만, 국민의당은 정권교체의 명분이 지난 시

대와 정부의 비민주적이며, 폐쇄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정권 운영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대통령직속위원회로 격상하고 학계와 시민사회 전문

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인사에서부터 집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폐쇄적인 운영

을 지양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며 투명성을 높인 사업 추진을 할 것입니다. 우리 정

부가 2015년 국제원조 투명성 기구(IATI: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에 가입하였으나 국제 NGO 네트워크인 ‘Publish what you fund’ 발표 원조투명성 

지수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한국과 협력대상국, 파트너 국가 간 WIN-WIN을 위한 전략 강화와

현지 재외동포 활용

Ÿ 이제까지 ODA 사업의 분점성으로 정권과 기업 차원 연계가 미비했다고 진단할 때, 

아시아,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협력 국가가 속한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지역 간, 국가 

간에 있어서 한국과 지역 파트너 국가가 상호 WIN-WIN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발전 가능한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인력수출과 기업의 해외진출

이 국제개발협력과 연동되고,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현지에서 한국 문화와 언어를 

익혀 준비된 재외동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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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국제개발협력 개혁과제 관련 

대선후보자 입장 분석3)

▣ 개요

Ÿ 이번 공개질의는 지난 3월 13일 19대 대선후보자 7명에게 전달되었다4). 이중 더불

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과 국민의당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총 5명의 후보만이 답변했다. 

Ÿ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응답하지 않았다. 

 

<표. 후보자 응답 현황>

후 보 응답현황

문재인 상임고문 (더불어민주당) O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국민의당) O

심상정 의원 (정의당) O

안철수 의원 (국민의당) X

안희정 충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O

유승민 의원 (바른정당) X

이재명 성남시장 (더불어민주당) O

3) 본 자료는 지난 3월 29일 KoFID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4) 지난 3/13 공개질의서는 당시 바른정당 대선주자였던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도 전달되었으나 3/28 바른정당 대선

후보가 유승민 의원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남경필 도지사 응답현황은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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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질의 답변 분석 

1. 비선실세가 주도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한 입장 

○ 후보들은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현행대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반대

의 뜻을 표했다. 다만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Ÿ 문재인 후보는 투명성, 공정성, 상호의존성은 ODA 핵심원칙으로 코리아에이드는 이 

원칙에 위배된다는 평가가 많으며, 향후 ODA 핵심원칙을 기준으로 사업을 객관적

으로 평가 한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Ÿ 손학규 후보는 우리나라 역시 해외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으므로 국제원

조는 필요하지만, 이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지속가능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리

아에이드는 이미 많은 문제가 드러난 사업이기에 사업을 지속하기는 어려우며, 문제

를 바로잡고 나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답했다.

Ÿ 심상정 후보는 사업 전면 폐기가 당연하며 사업방식을 전면적으로 전환해 중장기적

으로 현지와 부합하는 방식으로 ODA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Ÿ 안희정 후보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해 원점에서

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초기 사업형성과정에서부터 드러난 코리아에이드의 

여러 문제점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이번 사

건을 계기로 ODA 개혁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들이 자구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Ÿ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은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고, 새

로운 사업은 계획이 잡혀있다 하더라도 일단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새로운 

정부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올바른 국제협력 사업으로 정착시켜야 함을 제안했다. 

2. 박근혜정부의 새마을운동 ODA에 대한 입장 

○ 후보들은 새마을운동 ODA 사업에 대해 개발협력 모델로서 부적절하다는 국내외 평

가가 있음을 인정하는 한편,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는 △면밀한 평가 및 재검토가 필

요하다는 의견, △사업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 △특정권력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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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ODA사업으로 악용한다는 점에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Ÿ 문재인 후보는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업을 ODA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속성 측

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새마을운동 ODA 역시 코리아에이드와 마

찬가지로 ODA 원칙에 부합하는지, 사업대상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

야 한다고 밝혔다. 

Ÿ 손학규 후보는 새마을운동을 통해 국민들이 근대화와 발전에 대한 자각을 한 측면은 

긍정적인 측면이나 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부정적인 측면 역시 무

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고려 없이 일방적인 미화와 홍보는 잘못된 것으로 

ODA 사업을 개인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답했다.

Ÿ  심상정 후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을 즉각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국가간·정

상간 약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새마을운동 ODA 사업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

은 국가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사업 내용의 변경

이나 기간 축소 등 구체적인 내용의 수정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일방적 홍보 내지 생색내기식 새마을 ODA 사업은 그 자체로 수혜국의 입장

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으로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새마을학’ 등 

관련 국내사업 지원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Ÿ  안희정 후보는 지난 수년 동안 새마을운동이 한국 ODA 대표모델로 국제사회에 확

산되었으나 개발협력 모델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국내외 비판이 적지 않다고 밝히며 

다양한 층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새마을운동 ODA사업에 대해 면밀한 평가가 이

루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새마을ODA 사업은 ‘주인의식과 자립역량을 일

깨워 가난을 스스로 극복토록 하겠다’는 것이 본래 취지로 이 취지를 가장 잘 살릴 

방법을 찾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

Ÿ 이재명 후보는 박근혜 정부의 새마을운동 ODA 사업은 특정 권력의 이해관계를 국

제협력 사업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3.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인권, 평등,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ODA 기본취지에 맞게 

사용하기 위한 정책제안

○ 후보자들은 ODA를 기본취지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한 목소리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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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일 수 있는 정책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Ÿ 문재인 후보는 최근 몇 년 사이 ODA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추진과정

에서의 합리성, 투명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우리나라 국격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빈곤, 인권, 평등, 환경 등 다양한 분

야에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투명성, 공정성, 

지속가능성 등 ODA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Ÿ 손학규 후보는 투명하게 관리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Ÿ 심상정 후보는 한국이 가지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경제력에 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혜국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

도록 하고, 무상원조 중심으로 한국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Ÿ 안희정 후보는 ODA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의 개혁 의지, 국회의 정치적 의지, 국민

적 동의가 동반되어야 하며 국익과 인도주의 실현 사이의 긴장 관계도 고려해야 한

다고 밝혔다. 부패와 비효율에 대응하기 위한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한 번에 실

현하기는 어려우며 여러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단계적인 개혁 실행 로드맵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ODA 분절화 및 불투명성 극

복, 모니터링 및 평가체제 구축, 인도주의 실현 목적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했

다. 

Ÿ 이재명 후보는 국제기준에 맞는 정책 결정, 수행, 평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대부분의 협력 사업의 결정권을 가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관리 및 운영의 투

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개발사업에 민간 수익사업에 악용되지 않는 정책 수

행 프로세스가 필요하며 민간참여 및 시민단체의 참여와 감시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

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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